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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국가: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

김희강**

1)   

최근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후기산업사회로의 진입은 인구구조, 가족

형태, 산업구조를 변화시켰고, 이는 인구 고령화, 출산률 하락, 돌봄위기, 산업고용율 하

락, 임시직의 증대 같은 소위 신사회적 위험이라 일컫는 현상을 야기했다. 기존 복지국가 

논의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위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에, 작금의 변화에 보다 민

감하게 대응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갈망이 대두된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보다 원론적으로, 더 나은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며, 그 답으로 돌봄국가(caring 

state)를 제안한다. 돌봄국가란 돌봄윤리(care ethics)를 규범적 원리로 운영되는 국가이

다. 이 글의 목적은 돌봄윤리를 소개하고 더 나은 복지국가의 규범적 지향으로 필자가 제

시하는 돌봄국가의 특징을 밝히는데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복지국가 논

의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주제어: 돌봄국가, 돌봄윤리, 인간의존성, 신사회적 위험, 복지국가

Ⅰ. 서론

최근 새로운 복지국가(new welfare state)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Esping 

-Andersen, 2002; Esping-Andersen, 2009; Pierson, 2007). 후기산업사회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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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은 인구구조, 가족형태, 산업구조를 변화시켰고, 이는 인구 고령화, 출산률 하락, 

돌봄위기, 산업고용율 하락, 임시직의 증대 같은 소위 신사회적 위험을 초래했다. 기

존 복지국가 논의로는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

에,1) 작금의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고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

한 갈망이 대두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아직 진정한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조차 새로운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다(김영란, 

2008; 윤홍식, 2011; 김교성, 2013; 김병섭 외, 2015).

그렇다면 새로운 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보다 원론적으로, 더 나은 복지국가

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2)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며, 그 답으

로 돌봄국가(caring state)를 제안한다. 돌봄국가란 돌봄윤리(care ethics)를 규범적 

원리로 운영되는 국가이다. 이 글의 목적은 돌봄윤리를 소개하고 더 나은 복지국가의 

규범적 지향으로 필자가 제시하는 돌봄국가의 특징을 밝히는데 있다.3) 또한 이를 통

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복지국가 논의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돌봄국가 운영의 규범적 원리인 돌봄윤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II장). 이를 통해 돌봄국가의 특징을 명시화할 것이다(III장). 

특히 돌봄국가와 복지국가의 차이를 세 가지 지점―(1)의존의 정상성과 돌봄 필요에 

기초한 복지, (2)돌봄관계에 기초한 복지, (3)돌봄의 공공윤리에 기초한 복지―을 중

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결론(IV장)에서는 이 글에서 제시하는 돌봄국가가 한국사회

1) 혹자는 이를 “복지위기”로 표현하기도 한다(Castles, 2004). 

2) Daniel Engster는 최근 저서 《정의, 돌봄, 복지국가》(Justice, Care, and the Welfare 
State)(2015)에서 필자와 유사한 질문을 던진다. Engster의 저서는 필자가 이 글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문제제기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Engster와 필자의 차이는 

Engster는 돌봄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를 디자인하고자 시도한 반면, 

필자는 보다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돌봄국가와 복지국가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 

점이다. 돌봄국가를 복지국가 보다 발전된 형태, 즉 복지국가 보다 정의롭고 더 나은 국가형

태로 언급하고 있는 연구로는 Engster(2015), Tronto(2001: 74-82), Kittay(2001a: 

48-59) 참조. Engster는 돌봄국가를 돌봄복지국가(caring welfare state), 새로운 비전의 

복지국가(new vision of welfare state), 정의로운 복지국가(just welfare state)로 다양하

게 칭한다.   

3) 다음 장에서 서구 학계의 돌봄윤리 논의의 시작과 흐름을 자세히 다루겠지만, 한국 학계에서 

관찰되는 돌봄윤리 논의는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주로 여성학 분야와 사회복

지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지만(허라금, 2006; 조한혜정, 2006; 김희강･강문선, 2010; 마경

희, 2011; 남찬섭, 2012), 그 마저도 서구 학계 논의의 소개나 시론적인 설명이 대부분이다. 

이 글의 목적에 부합하듯 돌봄윤리가 정책이나 국가운영의 원리로서 언급되는 연구는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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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새로운 복지국가 논의에 던지는 함의를 제언하고자 한다. 

Ⅱ. 돌봄윤리

1. 시작과 흐름

앞서 필자는 돌봄국가란 돌봄윤리가 사회운영의 규범적 원리로 작동하는 국가라고 

했다. 돌봄윤리는 1980년대 일군의 여성주의 학자들이 처음 제시했다(Gilligan 

1982; Noddings 1984; Ruddick 1980). 그 정초로 언급되는 것이 심리학자 Carol 

Gilligan(1982)의 영향력 있는 저서 《다른 목소리로》(In a Different Voice)이다. 

이 책에서 Gilligan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근거로, 여학생들은 전통적인 

윤리 가치인 권리(rights)와 규율(rules) 같은 정의에 덜 반응하지만, 대신에 관계

(relationships)와 책임(responsibility)을 강조하는 돌봄 가치에 보다 반응하였다고 

지적한다. 정의를 윤리의 기준으로 놓고 실험하게 된다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윤리

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되지만, 그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윤리성이 떨어져서

가 아니고 단지 남성과 여성의 윤리적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윤리의 목소리를 갖는다는 것, 즉 남성은 정의에 기초한 윤리관을 

여성은 돌봄에 기초한 윤리관을 갖는다는 것이 Gilligan 주장의 핵심이다.

Gilligan의 주장은 기존의 윤리체계가 간과해 왔던 돌봄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돌봄윤리의 적용이 개인적 수준으

로 한정되었다는 점, 그것의 특징이 여성적(feminine) 속성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동시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이후 진행된 논의에서 돌봄윤리는 개인적 차원

을 넘어 공적 함의를 갖는 정치이론으로, 여성적 윤리를 넘어 인간 보편의 윤리로 논

의가 확장･발전되고 있다. 현재 돌봄윤리는 심리학 및 철학･윤리학 분야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정치적 이슈를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규범적 이론 틀로서 제시되

고 있다(Held, 1993; Tronto, 1993; Sevenhuijsen, 1998; Robinson, 1999; 

Kittay, 1999). 최근에는 교육, 사회정책, 국제정치, 인간안보, 민주주의, 불평등, 문

화, 경영･경제의 영역으로까지 확대･적용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Noddings, 

2002; Held, 2006; Robinson, 2011; Tronto, 2013; Engster, 2007;  

Hamington and Sander-Staudt, 2011).4) 

Daniel Engster and Maurice Hamington(2015: 6)은 돌봄윤리를 롤즈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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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자유지상주의, 운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 가능성 접근(capabilities 

approach), 혹은 공동체주의 같은 여느 규범적 정치이론에 버금갈 정도의 이론적 완

성도를 갖췄다고 평가한다. 필자의 입장과 이 글의 논지도 이들의 평가와 맥을 같이 

한다. 돌봄윤리는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다 할 수 있겠으나, 이론 및 실천의 잠재력

과 함의는 여느 규범적 정치이론 보다 지대하다.5) 무엇보다도 기존 정치이론의 한계

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작금의 신사회적 위험을 보다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대안 

논의로 돌봄윤리는 손색없음이다.6) 돌봄윤리는 케어리즘(carism)이라는 새로운 대

안적 정치이론으로 대우받기에 충분하다.  

2. 내용과 특징

여타 정치이론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돌봄윤리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지점들은 돌봄윤리의 내용과 특징을 공통적으로 구성한

다.7)

1) 의존의 정상성과 돌봄 필요 

돌봄윤리는 인간의 의존성을 전제한다. 태어난 후, 고령으로 죽음을 맞기 전, 장애

가 있을 때, 아플 때,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의존적이다.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 생을 

이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했었다. 현재도 인간은 누군

가의 돌봄에 생을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 다시 말해, 의존의 시기에 누군가의 돌봄

을 받지 않는다면, 인간은 생존하거나 성장할 수 없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4) 돌봄윤리의 역사, 흐름, 이론에 대한 자세한 정리는 Collins(2015) 참조.  

5) 박애(benevolene), 자선(beneficence), 동감(empathy) 같은 주제는 윤리학에서 줄곧 다뤄

온 연구 분야이다. 그러나 돌봄을 주제로 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최근이라고 할 수 있다. 동감

과 돌봄윤리 간의 상보성에 관한 연구는 Slote(2007) 참조.   

6) 이 글에서는 돌봄윤리와 다른 정치이론과의 비교 논의를 제시하지 않겠다. 비교 논의는 개별 

이론이 전제하는 인간관, 사회관, 정부관 등의 차이에 기초할 수 있을 것이다.  

7) 돌봄윤리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돌봄윤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은 근본적

으로 관계적이고 상호적이기 때문에 인간윤리도 관계적이라는 점, 2) 돌봄은 다른 사람의 필

요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 3) 돌봄윤리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이론과는 달리 구체적이

고 맥락적이라는 점, 4) 공사구분 같은 전형적인 도덕의 경계를 가로지른다는 점, 5) 인간 감

정이 윤리이론에 기여한다는 점 등이다. 돌봄윤리의 공통된 특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Engster and Hamington(2015: 3-4), Held (2006: 9-15), Engster(2015: 18-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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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명제가 언제나 참인 것처럼, 살아있는 인간의 의존성도 인

간 존재에 내재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이 ‘인간의존의 사실’(fact of 

human dependency)이다(Kittay, 1999; Fineman, 2001).

따라서 돌봄윤리의 관점에서 의존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벗어나거나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존재론적 사실이다. 물론, 의존

의 범위와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심각한 장애로 평생 동안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태어난 후와 죽기 전의 기간을 제외한다면 대

체로 비의존적인(독립적인) 삶을 지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의존의 

시기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인간은 결국 의존적이라는 사실

은 의존을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 보편적인 것, 정상적인 것으로 만든다. 그 결과 

돌봄윤리는 의존이라는 낙인으로 인한 차별, 배제, 혐오를 비판한다. 신생아의 의존이 

정상적인 것이듯, 중증 장애인의 의존도 정상적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영

유아의 의존 기간을 겪었듯, 누군가는 같은 의존을 좀 더 길게 경험할 뿐이다. 장애는 

그 자체로 우연적인 것이겠지만, 장애를 만드는 것, 즉 장애를 장애로 보게 만드는 것

은 결국 사회이다(Kittay, 1999: 22-48; Fineman, 2001: 23-30).   

‘인간의존의 사실’에서 볼 때, 자유주의에서 전제하는 비의존적이고 자율적이며 자

립적인 인간은 단지 허구이며 가식이다(Kittay, 2001b; Fineman, 2004: 7-30). 스

스로를 속이는 자기기만이다. 인간은 홉스가 상정하듯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

서 버섯처럼 솟아나지 않는다. 버섯처럼 솟아난 개인들이 상호교환과 계약으로 시장

을 만들고, 이들이 뜻을 모아 정부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시장과 정부를 신

봉한다면, 허구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와 조직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Kittay, 

2007). 자유주의적 허구 속에서 의존의 정상성은 쉽게 무시되며, 의존은 쉽게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 자유주의적 허구는 의존에 따른 돌봄 필요를 가차 없이 천대한다

(Fineman, 2004: 31-54). 

돌봄윤리의 관점에서 의존이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 보편적인 것, 정상적인 것

이듯, 돌봄을 받는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 보편적인 것, 정상적인 것이

다. 의존적인 인간은 돌봄을 필요로 한다. 누구로부터건 (어머니건, 간호사건, 먼 친척

이건, 유모건) 내가 돌봄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생존하지도 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

며, 나의 정체성의 일부도 구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돌봄의존적이

라는 사실은,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를 담보한다. 의존의 시기에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의존인(dependents)은 생존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취약한 의존인에

게 돌봄을 제공해야하는 외면할 수 없는 윤리적인 의무, 그것이 바로 돌봄윤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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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윤리는 인간의 돌봄의존성(care dependency)과 이에 따른 취약성

(vulnerability)에서 비롯된다(Kittay, 1999: 49-73; Engster, 2007: 21-65). 

돌봄윤리는 인간의 의존성과 취약성은 두 단계로 나눈다. 첫째, 의존인의 의존성이

다. 이 때의 의존은 불가피한 의존(inevitable dependency)이다. 우리 모두는 생애

주기에 따라 (또한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의존을 경험한다.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의존인의 피할 수 없는 의존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윤리적 의무가 발생한다. 의존인의 의존성과 이에 따른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의

존인을 돌봐야하는 윤리적 의무가 돌봄제공자에게 부과된다. 의존인과 돌봄제공자의 

관계는 1차 돌봄관계를 구성한다(Kittay, 1999: 29-48; Fineman, 2004: 34-37). 

둘째, 돌봄제공자의 의존성이다. 이 때의 의존은 돌봄을 제공함에 수반되는 파생된 

의존(derived dependency)이다. 돌봄제공자는 의존인에게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사

회･경제적으로 취약해진다. 이는 어떤 개인적 특질(속성)에 기인하는 의존(불가피한 

의존)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기인하는 의존이다. 이러한 돌봄제공자의 취약성으로 말

미암아 돌봄제공자를 돌봐야하는 윤리적인 의무가 조달자(provider)에게 부과된다. 

조달자는 1차 돌봄관계 밖에 있는 제3자이다. 조달자의 돌봄윤리는 취약한 돌봄제공

자에게 자원을 조달하는 의무이지만, 보다 넓게는 돌봄제공자를 돌봄으로써 1차 돌봄

관계 전체를 돌보는 사회적 의무로 이해된다. 돌봄제공자가 의존인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의존인이 돌봄제공자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받기 위해, 조달자

에게는 돌봄윤리를 이행하여 1차 돌봄관계가 유지･보호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것

을 요구한다. 돌봄제공자와 조달자의 관계는 2차 돌봄관계를 구성한다(Kittay, 

1999: 29-48; Fineman, 2004: 34-37).

결과적으로, 돌봄윤리에서 돌봄은 의존과 필연적으로 관련된다. 의존인을 돌봐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는 불가피한 의존인 뿐만 아니라 의존인을 돌보는 돌봄제공자인 

파생된 의존인에게도 해당된다. 인간의존의 정상성과 취약한 의존인을 돌봐야하는 윤

리적인 의무가 돌봄윤리의 근간을 형성한다. 

2) 돌봄관계의 우선성

돌봄윤리의 입장에서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인 돌봄관계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본

질적인 것이다. 의존적인 인간은 돌봄을 받아야 하며, 의존인을 돌봐야하는 의무는 특

정 개인이나 특정 성(sex)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윤리적 의무이다. 

돌봄관계 없이는 어떤 개인도, 어떤 사회도 존속하고 성장할 수 없다. 돌봄관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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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장적 관계도, 정치적 관계도, 관료제적 관계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돌봄윤리

에서는 돌봄관계가 사회의 어떤 제도와 관계보다 근본이 되며 우선시된다(Fineman, 

2004: 47-48; Held, 2006: 107-137; Tronto, 2015). 

그러나 사회를 자유롭고 평등하며 비의존적(independent)이고 생산적인

(productive) 개인들의 결사체로 상정하는 자유주의 이론 틀에서는 이러한 돌봄관계

를 논의할 여지가 없음이다.8) 무엇보다도 돌봄윤리가 강조하는 자유주의의 문제점

은, 이제껏 누군가에 의해 돌봄이 제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작금의 사회가 존속되고 있음이, 누군가가 돌봄을 제공해 왔다는 사

실을 입증한다. 누군가는 돌봄의무를 담당해 왔으며, 그래서 돌봄관계는 지속되고 있

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전제하듯, 자유롭고 평등하며 비의존적이고 생산적인 개인을 

상정하면서 누군가가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받은 돌봄수혜 사실에 눈을 감는다면,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왜곡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제도의 신성성과 정부의 

정당성이라는 미명아래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누군가의 희생에 안주하며, 누

군가의 희생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Tronto(1993: 146-147; 2013: 103-106)는 “무책임의 특권” 

(privilege irresponsibility)에 대해 비판한다. 누군가가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

실을 간과한 사회구조에서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사회경제적인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하는 반면, 반대로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사회경제적인 특혜와 이

득을 보게 된다. 모든 사람은 돌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돌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Tronto(2013: 171-179)의 또 다른 표현으로, 돌봄 책임의 “무임승차자”(passes)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에서는 진정한 평등도 진정한 민주주

의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돌봄윤리는 공동체주의 논의도 돌봄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공동체주의에서 강조하는 가족의 역할과 가치를 언급해보자. 공동체주의의 가족은 돌

봄관계와 상당히 부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은 생계부양자

인 아버지와 양육자인 어머니, 자녀들로 구성된다. 어머니는 돌봄제공자로서 자녀들

을 돌보고, 아버지는 조달자로서 어머니에게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1차 돌봄관

8) Martha Nussbaum(2006: 168-171)에 따르면, 그녀의 가능성 접근(capabilities 

approach)은 자유주의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돌봄윤리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의 경우 돌봄윤리 보다 더 나은 이론적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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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2차 돌봄관계의 전형을 보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은 돌봄윤리의 입

장에서 볼 때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돌봄제공자인 어머니의 파생된 의존성과 이에 

따른 돌봄 필요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족 내에서 어머니는 조달자인 아버지에 사회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며, 아버지와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학대와 폭력에 취약하게 

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을 갖고 수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즉 사회경제구조상 자율적이고 비의존적이며 생산적인 개인으로 역할

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어머니의 위상은 매우 초라해진다.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봄제공자는 주로 여성의 몫으로 전담되며, 여성의 

의존성은 작금의 사회경제구조 아래에서 빈곤, 폭력, 배제, 학대에 취약한 조건으로 

작동하게 된다(Kittay, 2001c: 537-541).

돌봄윤리 학자들은 돌봄관계 속에서 인간됨(personhood)의 의미를 재설정한다

(Held, 2006: 44-57).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돌봄관계이며, 인간

됨의 의미는 돌봄관계에 위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타인과의 돌봄관계 

없이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없다. 말을 할 수 없고,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

고,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시장에서 원하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도 

인간이기에 부족함이 없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온 몸으로 느끼며, 눈빛 하나로 

손끝의 움직임으로 돌봄 관계 속에 있는 한, 장애인도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이다. 심

한 장애를 지녀 근육 하나도 쓸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엄마의 목소리 혹은 아름다운 

음악소리에 미미한 느낌을 받으며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는 돌봄관계에 있다면, 그

것이 바로 인간됨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Kittay 2001b, 562-565). 이는 인간

됨의 의미를 비의존적이고 자율적이며 생산적인 가치에서 찾는 자유주의와는 다른 것

이다. 돌봄윤리에서 정의하는 인간됨의 의미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권) 개념

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Knijn and Kremer, 1997: Tronto, 2001). 정치공동체

에서 원하고 기대하는 시민 상(象)은 시장이 요구하는 합리적이고 자기이해에 충실한 

상인(商人)이 아니라, 타인의 돌봄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돌봄 의무를 외면하지 

않는 돌봄인(人)이다.       

3) 돌봄의 공공윤리와 공적 책임

돌봄윤리는 공사관계의 구분을 배격한다. 돌봄 필요를 제공하는 윤리적 의무는 사

적 영역이나 개인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영역으로 확장된다. 돌봄윤리에 대

한 공적 책임, 즉 돌봄의 공공윤리, 이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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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공공윤리를 잘 드러내는 개념이 Eva Kittay(1999: 67-71)가 제시한 둘리

아(doulia)이다. 그리스 시대 산모가 아이를 돌볼 때, 산모를 돌보는 의무를 칭하는 

둘리아 개념을 차용한다. 산모가 아이를 돌보듯, 둘라(doula)라고 불리는 산모도우미

는 아이를 돌보는 산모를 돌보았다. 둘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둘라는 아이를 직

접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산모를 돌봄으로써 산모가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아

이가 산모로부터 좋은 돌봄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우리 모두가 생존하

고 성장하기 위해서 돌봄이 필요했듯이, 우리 모두는 다른 이들도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

가 예외 없이 어느 엄마의 아이(some mother's child)인 이상, 우리 모두에게는 우

리 모두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돌봄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공적 윤리의 의무가 있

다고 강조한다.  

돌봄윤리 학자들은 돌봄의 공공윤리를 다음의 이유로 중시한다. 왜냐하면 첫째, 우

리 모두는 의존적이며 돌봄의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둘째, 의존인

을 보살펴야 하는 의무가 돌봄제공자에게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셋

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의존적인 지위로 진입하게 되는 파생된 의존인(즉 돌봄제공

자)에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가 정부와 사회에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

다(Kittay, 1999: 132-133; Engster, 2007: 36-65).     

그 결과 돌봄의 공공윤리는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계약 관

계인 쌍무적 호혜성(exchange reciprocity) 개념에서 벗어난다. 이는 상호 주고받

는 관계 속에서 권리와 의무가 생성되는 논의가 아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로부

터 돌봄을 받고, 후에 어머니가 노인이 되고 성인이 된 내가 돌봄을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다. 돌봄관계에서 호혜성은 반드시 쌍무적이지 않다. 내가 받은 것 보다 더 많은 

양의 돌봄을 주기도 하며, 누구는 평생 돌봄을 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또한, 쌍무

적 호혜성 개념으로는 조달자(제3자)의 돌봄 의무를 설명할 수 없다. 돌봄의 공공윤리

에서 요구하는 것은 양자관계를 넘어서는 “배태된 의존성”(nested dependency)에 

기초한 확장된 호혜성 개념이다(Kittay, 1999: 132). 둘리아 방식의 호혜성 개념이

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돌봄을 받았다.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돌봄을 받는다는 사실에서 돌봄 필요를 제공하고 돌봄관계를 보살펴야 

9) 정의와 돌봄의 관계에 대해서 학자들 마다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돌봄과 정의는 별개일 

수 있으며 돌봄이 정의보다 우선한다는 입장(Held, 2015), 돌봄과 정의는 밀접하게 관련되

며 돌봄에 기초한 정의를 주장하는 입장(Engster, 2007; Kittay, 2015), 자유주의적 정의도 

돌봄을 수용하여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Nussbaum, 2006; Eichner, 20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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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공적 의무가 도출된다. 

따라서 돌봄윤리는 사적윤리를 넘는 공공윤리이며, 더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의 규

범적 기초이다. 돌봄의 공공윤리는 법, 제도, 사회구조와 정책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정의의 원칙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사회체계의 모든 부

문과 제도가 보편적인 가치로서 돌봄을 근간으로 전면적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 물론 돌봄의 공공윤리는 돌봄의 제도화(혹은 공식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그

러나 이는 단지 돌봄의 제도화에 한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돌봄의 공공윤리에서 강조

하는 바는, 돌봄의 제도화 여부를 뛰어넘어 돌봄이 개인과 사회에 필수적인 가치이며 

이러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의 공적 의무와 책임이라는 점이다.10)   

Ⅲ. 돌봄국가의 복지

이 장에서는 돌봄윤리를 규범적 원리로 삼는 돌봄국가의 복지를 다음의 세 가지 지

점―의존의 정상성과 돌봄 필요, 돌봄관계, 돌봄의 공공윤리―을 중심으로 기존의 복

지국가 논의와 비교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1. 의존의 정상성과 돌봄 필요에 기초한 복지

돌봄국가는 인간의존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긴다. 취약한 의존인에게 돌봄 필요를 

제공하는 윤리적인 의무인 돌봄윤리가 돌봄국가의 근간을 형성한다. 따라서 돌봄국가

에서 복지란 인간의존의 취약성에서 발생한 돌봄 필요를 제공해야 하는 윤리적인 의

무로 이해할 수 있다(Goodin, 1985: 145-153). 이 경우 돌봄윤리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의존―불가피한 의존과 파생된 의존―모두이다. 즉, 불가피한 의존인의 

돌봄 필요뿐만 아니라 파생된 의존인인 돌봄제공자의 돌봄 필요도 고려대상이다. 불

가피한 의존인을 돌봐야하는 의무가 보다 직접적으로 돌봄제공자에게 부과된다면, 돌

봄국가의 복지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돌봄제공자를 돌봐야하는 의무이다. 이점에게 

기존 복지국가와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다. 

10) 실제 한국사회에서도 돌봄의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화가 돌봄의 가치를 얼

마나 인정하고 있는지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질문이다. 현재 한국의 돌봄정책이 돌봄 가치

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지영(2010), 석재은(2011), 정영애

(2013), Kim(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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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지국가 정책과 담론은 돌봄제공자의 의존을 간과하거나 심지어 멸시해 왔

다. 대표적인 사례가 ‘복지의존’ 개념이 담고 있는 부정적인 함의이다. 1990년대 미

국과 서구 유럽에서 진행된 복지개혁은 노동 중심적 복지, 일을 위한 복지, 노동연계 

복지를 강조하며 개인책임의 논리 속에서 사회복지의 민영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지수혜자는 복지의존자로 낙인 지어졌다. 복지수혜를 받는 주로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싱글맘들에게 “복지엄마”(welfare mom) 혹은 “복지여

왕”(welfare queen)이라는 조롱조의 딱지가 따라 다녔다. 이들은 노동없이 단지 납

세자의 세금을 축내는 국가의 부담일 뿐이었다. 이들은 게으르고 생산적이지 못할 뿐

만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병리적으로 문제 있음으로 묘사되었다(Hirschman and 

Liebert, 2001: 5; Fineman, 2001: 23). 결국 이들은 개인적인 부도덕과 부정의로 

인해 사회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복지국가 논의가 활발한 한국 학계에서도 복지의존에 대한 부정적인 함의에는 예

외가 없어 보인다. 예컨대, 김태성･성경륭의 《복지국가론》은 1998년 초판 이후 개정

을 거쳐 현재까지도 자주 인용되는 복지국가에 관한 대표적인 교과서이다. 그러나 이 

책은 ‘의존성’이라는 소제목의 세션에서 복지의존에 대한 내용만을 제한적으로 기술

하고 있을 뿐이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의존하여 살아

가려고 하는 의존성”을 지닌 “도덕성이 훼손된” 복지수혜자에 대한 비판의 논의만을 

소개하고 있다(김태성･성경륭, 2014: 310-317). 

이와 관련되어 Nancy Fraser and Linda Gordon(2002)의 연구는 ‘의존’의 의미

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의 계보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후기산업사회인 현재 ‘복지의존’

이 어떻게 부정적인 개념이 되었는지 그 맥락을 설명해준다. Fraser and Gordon에 

따르면, 산업사회 이전의 의존이란 사회정치적 위계질서에 대한 종속으로 왕과 귀족

을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범용되었다. 경제가 사회정치적 관계에 종

속되는 부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지위가 낮고 충분히 부유하지 않아 노

동의 대가로 돈을 벌어야하는 임금노동자의 경우 의존적이라고 인식되었다. 이 때 의

존이란 의미는 도덕적 해이와 무관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후기산

업사회를 거치면서 의존의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사회정치적 위계질서가 사라지고 

자본주의가 공고화된 후기산업사회에서 임금노동자는 규범성이 가미된 도덕적 해이

를 내포하는 의존의 상징으로 대두되었다.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벌지 않는, 즉 정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의존적이라 간주되었다. 특히 싱글맘은 복지수혜의 대표

적인 단골로 등장하였고, 이들의 복지의존은 심지어 개인의 병적 장애와 등치되었다

고 Fraser and Gordon은 지적한다. 예를 들어, 약물의존, 알코올의존과 유사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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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복지의존이 병리적으로 다뤄지거나, 정신의학적으로 의존적 개인의 인격장애

(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즉, 자신 스스로 돈을 벌

지 않고 타인의 자선이나 정부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개인의 병적･행동적 장애로 보게 

되었고, 이러한 장애가 젠더와 인종과 결부된다는 선입견도 가세하고 있다고 언급한

다.

하지만 돌봄윤리의 관점에서 의존을 부인하고 낙인찍고 배척하는 기존 복지국가 

정책과 담론은 “위선”일 뿐이다(Fineman, 2001: 7). 이러한 위선이 가능하게 된 것

은 기존 복지논의가 ‘비의존’이라는 도덕적 인간상의 왜곡된 ‘신화’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Fineman, 2004). ‘비의존의 신화’는 자율적이며 자립하고 생산하고 노동

하는 인간을 도덕적 인간의 전형으로 여긴다. 이는 의존이 피할 수 없는 인간조건의 

사실이라는 점을 부인한다. 오히려 의존은 자기절제의 부족, 미약함, 게으름을 의미한

다. ‘비의존의 신화’ 아래에서 정부지원(복지수혜)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존성을 

증명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돌봄국가의 복지에서 볼 때, ‘비의존의 신화’는 인

간의 의존성, 돌봄 필요, 그리고 소위 자유롭고 도덕적인 인간을 위해 누군가는 돌봄

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11) 이는 돌봄제공자의 돌봄 

필요를 간과하고 부인하는 복지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인간은 비의존적이라는 뒤틀

린 ‘신화’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복지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지원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시민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는 T. H. Marshall(1981)의 주장은 복지의존의 부정적인 함의를 희석시

킬 여지가 있어 보인다. Marshall의 논의는 복지를 권리의 주체자인 시민이 국가에 

대해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social rights), 즉 복지권(welfare rights)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이하의 Marshall의 언급을 고려해 볼 

때, Marshall 역시도 사회권의 권한 행사가 일면 시민의 능력을 떨어뜨릴

(disempower) 수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12)  

사회권 - 포괄적으로 복지권으로 이해될 수 있는 - 에 대해서 고려해 보자면, 사

회권은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되지 않았다. 내가 오래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권은 대중 사회의 강한 개인주의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

11) 이 지점에서 페미니스트들은 가족(여성)이 복지를 대신해왔다고 주장한다. 

12) 또 다른 지점에서 Marshall의 사회권이 비판받은 이유는, 사회권의 내용 중 돌봄의 권리가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Marshall의 사회권은 가족(여성)이 담당하는 돌봄 책임을 당연하게 전

제하고 있다(Knijn and Kremer, 1997: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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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는 개인을 행위자(actor)가 아니라 소비자(consumer)로서 인식한

다. 이 때 소비자로서 개인은 올리버 트위스트(Oliver Twist)를 흉내 내거나 ‘조

금 더’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더 많이 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대중에게 행사

할 수 있는 정치인의 영향력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함으로써 정치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영향력 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다(Marshall, 1981: 141; 

Tronto, 2001: 81에서 재인용).  

이는 복지가 시민의 권리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의 정당성이 철저하게 뒷

받침되지 않는다면 시민 주체성의 기반이 해체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다시 말해, 시

민은 왜 복지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왜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정당성이 철저히 확립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여전히 베푸는 위

치에 있으며 시민은 국가의 은혜를 받는 “수동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시민은 주체성과 행위자성을 상실한 채, 단지 소비하고 모방하는 개인으로 또한 

정치인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생각 없는 대중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돌봄

국가의 복지는 다르다. 복지란 시민의 돌봄 행위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되

기 때문에, 개인의 주체성과 행위자성을 상실시키기 보다는 돌봄 행위에 참여하는 시

민의 주체성과 행위자성을 복원하는데 복지의 초점이 맞춰진다(Tronto, 2001: 82). 

돌봄국가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복지란 일반적인 의미의 필요(needs)라기보

다 구체적으로 돌봄 필요(care needs)를 제공하는 의무라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복

지국가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개인을 조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Goodin, 

1988: 27-50).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국가의 의무로서 복지가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에서 볼 때, 인간의 의존성과 이에 따른 돌봄 필요, 특히 의존자를 돌보는 

돌봄제공자의 돌봄 필요에 대한 인식을 찾을 수 없다. 더 나아가, 돌봄제공자가 겪는 

불평등, 차별, 착취와 억압의 구조적인 부정의를 직시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

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돌봄제공자에 대한 낙인과 수모, 국가를 시혜적

인 기관으로 보는 입장이 재생산될 것이다. 즉, 필요에 기초한 복지의 기존 이해도 인

간의 의존성과 돌봄제공자의 돌봄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복지의존’에 대한 부정

적인 낙인과 차별을 피하기 어렵다. Robert Goodin(1988: xi)에 따르면, 복지국가

의 목적은 “사회에서 취약한 구성원을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단지 

취약한 구성원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지위에 있

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돌봄제공자의 돌봄 필요를 고려하는 돌봄국가

는 Goodin이 언급한 복지국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돌봄국가의 복지는 의존자의 돌봄 필요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의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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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필요를 채워주는 의무로서의 복지이다. 이러한 복지의 실행을 위해서는 돌봄제공

자의 돌봄 필요가 사회경제적으로 보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제공하는 돌봄

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와 구조를 갖춰야 한다. 또한 모든 사

람은 의존의 시기를 겪었으며 돌봄을 받았고, 따라서 우리 모두가 돌봄 필요를 제공해

야 하는 의무를 갖는 이상,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복지)으로

부터 수혜자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Fineman, 2001: 37; 2004: 24, 27).  

2. 돌봄관계에 기초한 복지

Esping-Andersen(1990)는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에서 복지국가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눈다. 자유주의적 복지국

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이 같은 유형 분류는 이

후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으나, 여전히 유효한 구분으로 자주 언급된다. 이는 자본

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즉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고

도 적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탈상품화’라는 개념으로 정리하고, 탈상

품화의 정도에 따라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시도한 것이다. 개인이 노령, 실업, 산업재

해,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노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개인의 

복지를 보장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나눈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유

주의적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낮은 국가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국가가 

복지급여를 가급적 최소화한다. 반면, 사회민주적 복자국가는 탈상품화 정도가 높은 

국가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사회의 모든 계층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급

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국가 논의, 즉 국가-시장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돌

봄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인간의 의존성과 돌봄 필요를 제공하는 돌봄윤리가 

간과되고 있다. 기존 복지국가 논의는 주로 여성과 가정에서 제공되는 돌봄제공자의 

돌봄과 이에 따른 이들의 취약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 인간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으며 또한 정치적인 선택을 하는 개체로 가정된다. 반면, 돌봄국가는 돌

봄관계를 기초로 한다. 돌봄국가는 인간은 시장의 피조물이 아니라 돌봄의 피조물이

라는 점을 전제한다. 돌봄국가에서 돌봄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하는 사회관계로

서, 어떤 시장적 관계나 민주적 관계 보다 먼저 존재해왔던 관계로 인정된다. 또한 이

는 시장적 관계와 정치적 관계의 정당한 한계를 설정해주는 기준으로서 제시된다.13)

돌봄국가의 복지는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이며 이들 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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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모든 인간과 사회의 생존 및 번영과 직결된다는 점에 기반을 둔다. 이 점에서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화를 비판하는 페미니스트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Orloff, 1993; Lewis, 1992). 이들은 돌봄관계를 간과하는 가부장적 복지국가

에 대해서 비판한다.14) 기존 복지국가 유형화는 시장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를 기준

으로 한다고 지적한다. 이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universal breadwinner 

model)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돌봄의 책임을 담당하지 않는, 따라서 ‘보편적 생계

부양자 모델’에 부합하는 (주로) 남성 노동자의 시장에서의 우위를 기본적으로 전제하

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사적영역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주로) 여성의 돌봄 노동

은 간과되고, 여성의 열악하고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고려는 누락된다고 보

았다.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의 입장에서는 돌봄제공자로서 의존인과의 돌봄관계에 

있는 여성의 열악하고 취약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기존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서 무급(돌봄)노동

과 유급(시장)노동 간의 역학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유형화의 과정에서 언급된 대안 모델로는 Nancy Fraser(1997: 59-62)가 제

시한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universal caregiver model)이나 Diane Sainsbury 

(1999)가 지적한 ‘개별화된 소득자-돌봄자 모델'(individualized earner-carer 

model) 등이 있다. 이들 모델은 기준이 되는 개인을 보편적 양육자로 상정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나눈다. 예를 들어,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의 복지국가

는 남녀가 모두 동시에 돌봄제공자이자 임금노동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

동시간 감소와 돌봄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같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국가이다. 돌

봄제공자와 임금노동자 간의 성별화된 역할구분을 전제하는 사회구조를 전적으로 해

체하고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에 맞는 재구조화를 지향한다. ‘개별화된 소득자-돌봄

자 모델’의 복지국가도 남녀가 모두 소득자와 돌봄제공자를 불이익 없이 병행할 수 있

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국가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 비용에 

대한 공적 보상, 임금노동과 같은 수준의 돌봄노동 보상, 양성 모두에게 유리한 노동

시장 등을 제공한다. 

결국 Fraser(1997)와 Sainsbury(1999)는 시장을 기준으로 하는 복지국가 유형화

13) 여기에서 ‘도시가 시장을 감싸고(contain) 있다’고 지적한 Karl Polany(2001)의 언급은 

의미 있다. 이는 시장의 가치보다 사회의 가치가 우선함을 의미한다. 시장적 관계는 사회적 

관계(도시)의 하위에 있을 뿐이다. 반면 사회적 관계는 돌봄 도시(caring city)를 지향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14) 이들은 주로 젠더관계에 초점 맞췄지만, 이 글에서 필자는 돌봄제공자를 둘러싼 돌봄관계에 

주목한다. 대부분의 돌봄제공자는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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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판하고 돌봄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복지국가 유형화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15) 

이들 논의는 의존의 정상성, 돌봄 필요의 보편성, 돌봄제공자의 취약성, 그리고 돌봄

관계의 우선성을 복지국가 논의에서 진지하게 고려해야함을 함의한다. 또한 일반적으

로 복지국가 논의에서 진보적인 복지논의가 보수적인 복지논의 보다 (성)평등적이라

고 쉽게 간주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이들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다. 

진보적인 복지논의도 돌봄관계, 특히 돌봄제공자의 취약성을 간과하고 있는 한, 돌봄

제공자가 겪는 불평등의 이슈를 묵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핵심은 국가가 시장을 

규율하는 정도(탈상품화)에 따라 복지가 정의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어떠한 기준으

로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돌봄국가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 즉 복지란 시장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아니라, 돌봄관계에 대한 국가의 입장

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복지를 논의하는 많은 사람들은 복지란 “시장적 자유”(market 

liberty)에 대한 “민주적 평등”(democratic equality)의 요구라고 설명한다(Moon, 

1988).16)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민주화 요구로서 복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시장

경제가 야기한 자유주의적 분배에 대해 민주적 절차와 평등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토

대로 한 재분배의 요구가 복지라는 설명이다. Marshall(1977)이 주장한 시민권으로

서 사회권 역시, 시장적 분배가 야기한 불평등이 민주적 평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염

려 속에서 탄생했다고 해석된다(Moon, 2004). 이 점에서 필자는 돌봄관계에 기초한 

복지와 민주적 평등 간의 양립 가능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Joan Tronto(2013)는 《돌

봄 민주주의》(Caring Democracy)에서 진정한 평등은 사회에 돌봄윤리가 전제되고 

돌봄 책임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만연된 사회경제적 양극

화와 불평등은 돌봄 책임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야기되었고, 이는 민주적 불평등으로

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돌봄 책임의 평등한 분배는 민주주의의 과제라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도 돌봄과 민주적 평등과의 상관성을 지지한다. 

만약에 복지(정책)체제가 불평등에 주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핵심적으로 돌봄

에 주목해야 한다.....돌봄에 주목한다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즉, 공적 돌봄

은 불이익 받고 불평등한 개인들에게 보다 평등한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자원을 

15) 송다영(2014: 423)은 돌봄관계라는 표현 대신, “돌봄노동, 가족, 여성을 둘러싼 젠더화된 

사회적 관계”라고 언급한다.

16) 더불어 많은 연구들이 자본주주의의 성장과 이를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요구 간의 동학으로 

서구 복지국가의 기원과 탄생을 실증적으로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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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다(Hirschmann and Liebert, 2001:10).   

따라서 “형식적 민주주의는 민주국가에서 달성되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는 복지국

가에서 비로소 완성된다”고 한다면(정원오, 2010: 28),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

한 복지국가는 바로 돌봄국가를 의미할 것이다.  

3. 돌봄의 공공윤리에 기초한 복지

돌봄국가에서 돌봄윤리는 공적 책임의 원리로, 즉 돌봄의 공공윤리로 적용･운영된

다. 이는 복지란 결국 사회 전체가 담당하는 집합적인 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Schmidtz and Goodin, 

1988: 145-154). 돌봄윤리가 개인적 수준에서 적용되거나 혹은 시장에 의해 운영되

더라도, 궁극적으로 국가가 제도적인 조건을 통해 돌봄윤리의 적용 및 운영을 뒷받침

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일맥상통한다(Tronto, 2010). 다음의 Daniel Engster의 지적

은 주목할 만하다.

개인들이 사적 결사체나 자선을 통해 돌봄의 공적 책임을 의심할 바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부)는 돌봄윤리를 적용함에 있어 사적 조직이 갖는 

한계, 예를 들면 돌봄의 범위, 비정규적이고 불평등한 돌봄 분배, 무임승차자로

부터 돌봄제공자를 보호하는 것의 무능함 등을 극복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해야 한다(Engster 2015, 25). 

그렇다면 국가는 어떤 제도적 조건을 보장해야 하는가? 돌봄의 공공윤리에 기초한 

복지는 기존 복지와 다음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첫째, 복지국가의 전형적인 복지

는 실업, 재해 및 퇴직 같은 노동 관련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와 그의 가족을 보

호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예컨대, 실업보험제도, 산재보험제도, 퇴직연금제도 

등이 주된 제도적 장치였다. 물론 작금의 대다수 복지국가에서 복지의 대상이 확대되

었고, 사회수당이나 사회적 서비스 같은 다양한 공적지원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돌봄정책 특히, 아이,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많은 

복지정책이 돌봄을 단지 가족과 여성의 일로 치부해버리곤 한다.  

하지만, 돌봄국가의 복지는 돌봄 이슈에 보다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

(Sevenhuijen, 2003, Hamington and Miller 2006; Engster, 2015). 이 글의 서

두에서 언급한 신사회적 위험은 주로 돌봄과 관련된 이슈들이다. 기존의 복지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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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대표되는 ‘돌봄위기’에 선제적이고 심층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

지만, 인간의 의존성과 돌봄 필요, 돌봄 의무와 돌봄관계를 전제하는 돌봄국가는 이러

한 돌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Engster, 2015: 18). 무엇보다도 돌봄국

가 복지의 장점은 단지 돌봄 이슈를 포함하도록 복지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넘어선다. 궁극적으로 돌봄국가의 복지는 돌봄 필요와 돌봄관계를 반영하는 사회경제

구조의 재건축을 추구한다. 말하자면 돌봄 인프라의 구축이다. 엄격한 공사구분에 기

초한 현행 복지정책을 재정립하고,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

인 좋은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돌봄국가의 복지는 돌봄에 대한 가치를 재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다. 모든 돌봄은 그 사회적 가치가 공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누구나 원하면 재능에 

따라 돌봄을 제공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누구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인 제도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는 이러한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궁극적인 책임을 갖는다. 또한 돌봄 제공자가 시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사회경제적

인 어려움 없이 온전히 돌봄 책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사회경제적 지원은 필수

적이다. 시장에서 제공되는 유급 돌봄 노동도 사회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

어야 한다. 돌봄 노동권과 공정한 노동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일하는 모

든 남녀 노동자는 가정에서 돌봄 제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

다. 예컨대, 모든 노동자는 유급의 육아휴직(돌봄휴직)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하며, 

돌봄 제공을 위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단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돌봄국가의 복지는 돌봄정책을 넘어 사회정책 일반에 보다 큰 함의를 갖는

다. 사회정책의 핵심 과제인 빈곤문제를 살펴보자. 빈곤퇴치는 ‘빈곤과의 전쟁’이라 

불리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책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쟁점이다. 그럼에도 여전

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그러나 돌봄국가의 복지는 기존과는 다른 관

점에서 빈곤문제를 접근한다. 기존의 빈곤정책은 크게 두 가지 입장을 견지한다

(Pearce, 1990: 269-271). 하나는 생계부양자 모델(breadwinner model)이고, 다

른 하나는 빈자 모델(pauper model)이다. 전자는 외부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직

업을 잃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업보험이나 연금정책을 제시하고, 후자는 건강

한 육체를 가졌음에도 일을 하지 않는 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훈련 및 교

육정책을 제시한다. 전자는 이들이 잠시 시장을 벗어난 시기의 빈곤에 대해 지원을 하

며, 후자는 이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 

두 입장 모두 근본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실제로 빈곤을 겪는 대

다수의 사람은 여성과 아이들이다. 특히 한부모가족이 빈곤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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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7) 이것은 빈곤이 돌봄과 여러 겹으로 연동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빈

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겪는 돌봄 결핍, 돌봄제공자에 대한 차

별,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감내하는 불평등 등에 기초하기 때문이다(Pearce, 1990: 

270).

기존 빈곤정책의 문제점은 그 정책 대상으로 돌봄 의무가 없는 경제적으로 생산적

이고 비의존적인 개인(주로 남성)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빈곤정책은 가정과 

사적 영역에서 의존인을 돌보는 돌봄제공자(주로 여성)의 돌봄제공 사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공사구분에 기초하여 생산적인 시장노동과 비생산적인 돌봄노동을 

구분하고, 비생산적인 돌봄노동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전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시장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 없이는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

은 요원하다. 모든 인간은 돌봄 의존적이며, 돌봄은 사회적 가치라는 인정을 전제하지 

않고 있는 이상, 빈곤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기존의 생계부양자 모델과 빈자 

모델에 기초한 빈곤정책은 그 자체로 돌봄제공자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겪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오히려 더 강화할 뿐이다. 빈곤정책은 인간의 상호의존

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인정, 돌봄제공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을 직시하는 관점

에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Pearce, 1990: 274-277). 

결론적으로, 돌봄국가의 시작은 조달자의 역할을 국가가 성실히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Kittay의 둘리아 모델에서 산모를 돌보는 둘라의 역할이다. 국가가 

직접 돌봄을 제공할 수 있지만, 둘라 역할의 핵심은 1차 돌봄관계를 보호하고 유지하

는 것이다. 이는 가정이든, 시장이든, 무급이든, 유급이든, 돌봄제공자가 사회경제적

으로 취약해지지 않고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돌

봄의 질을 보장하여 의존인이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돌봄국가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Ⅳ. 결론 및 함의

이 글은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으로 돌봄윤리를 규범적 원리로 삼는 돌봄국가를 

17) 이는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서구가 달리 부자 한부모가족이 모자 한부모가족보다 많지

만, 한부모가족의 빈곤 비율은 다른 가족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또한 모자 한부모가족의 임

금 수준은 다른 가족보다 가장 낮게 나타난다(서울신문, 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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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기존 복지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돌봄국가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글의 목적은 단지 기존 복지국가의 한계를 지적하거나 돌봄국가의 장점을 강조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 글은 어떤 국가가 더 나은 국가인가, 어떤 국가가 더 정의로운 국가인

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바탕에 두고 있다. 국가는 시민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갖는

가? 국가는 시민에게 어떤 삶을 보장해야 하는가? 시민은 서로에게 어떤 책임과 의무

가 있는가?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신사회적 위험의 대두와 “새로운” 복지국가를 갈

구하는 학문적 시류에서 그 논의를 출발시켰다. 필자가 보기에 기존 복지국가 논의의 

가장 큰 한계는 앞선 질문들과 같은 규범적인 숙고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시민들에게 

복지를 보장하는 복지국가가 어떤 국가 형태보다 정의롭고 좋은 국가라면, 그 규범적 

원칙과 원리는 무엇이며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생략해 왔다(Moon, 

2004: 210; White, 2010: 19). 심지어 복지국가의 규범성을 불필요한 것으로 간과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Esping-Andersen도 신사회적 위험을 다룰 수 있는 새로

운 복지국가를 제안하는 과정에, “(규범적) 사상이 기반이 된 주장”은 자신의 복지제

안을 정당화 하는데 불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복지국가의 재편에 있어 규

범적 논리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효율성의 논리를 중심으로 그 역할

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Esping-Andersen, 2009: 8, 15). 

일반적으로 기존의 복지국가 논의는 복지국가의 유형을 나누고, 이들을 비교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축소되었다.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적, 

혹은 사회민주적 복지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보편적 혹은 선택적 복지를 선택할 것인

가? 혹은 더 다양하고 더 세분화된 유형들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단순화하

자면, 기존 논의는 주로 선택의 문제였다. 이는 복지국가란 결국 규범적 고민이 배제

된, 단지 정치적인 타협과 합의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비규범적 입장만을 복습한 것

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학계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이 글이 어떤 국가가 더 나은 국가인지의 근원적인 질문과 좌표

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어떤 국가가 더 나은 국가인지에 대한 질문은 

결국 규범성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이는 비뚤어진 인간관, 사회관, 정부관을 교정할 

수 있는 정초(foundation)가 될 것이며, 국가다운 국가를 구축하는 주춧돌이자 디딤

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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